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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납본제도란 국가지식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의 일정 부수를 지정된 

도서관 또는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서의 경우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서 납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납본한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의 납본과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범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도서의 납본과 보상에 대한 주요 국가의 법령과 우리나라의 

법령 및 현황을 검토해 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납본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납본제도에 대한 합헌성 

검토, 납본 거부 및 정당한 보상에 대한 법적 검토와 평가에 기초하여 납본과 보상 관련 규정 정비, 정당한 보상에 

대한 구체적 법규의 정립과 처벌 규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ABSTRACT
Legal deposit is a system that a person who publishes in the country a work shall deposit a certain 

copies of publications in designated libraries or institutions in order to preserve and transfer national 

knowledge and culture heritage. Under ｢Libraries Act｣ and ｢National Assembly Library Act｣, 

depositors shall present books to the Library and the Library shall properly compensate him/her 

for such copies presented. This study focuses on presentation and proper compensation of books. 

This study has reviewed laws and regulations about them in major countries and our country,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some problems of our country. This study has analyzed the 

constitutionality of legal deposit, the refusal of copies presented, and the meaning of proper 

compensation through analyzing cases on legal deposit. Based on these analyses, it has proposed 

the modification of regulations on presentation and proper compensation of books,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rules on proper compensation, and the penalties on unfair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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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3년 한 출판사는 ‘샤이니 제이의 다르지

만 같고 같지만 다른 책’을 출판한 후, 국회도서

관에게 2권을 납본하면서 책의 정가가 1,000조

원이라는 이유로 납본보상금으로 1,000조원을 

요구하였다(한겨레 2014). 또한 지난 2008년에

도 특정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1조원의 가치가 

있는 책자를 납본하였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보

상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조선일보 2008). 

납본제도란 국가지식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

승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

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서 납본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고, 납본한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누구든지 도서 등 도서관자료를 발행

하거나 제작한 경우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고, 그 중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도

서관법｣ 제20조). 또한 ｢국회도서관법｣에도 납

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공기관 

등이 아닌 사인(私人)이 도서 등 입법정보지원

에 필요한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 그 

자료 2부를 국회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고,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국회

도서관법｣ 제7조). 이와 같이 우리 법은 도서관

자료나 입법관련 자료를 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2008년 국립중앙도서관, 2013년 국회도

서관 사례와 같이 도서의 납본과 정당한 보상

에 관한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발

생함에 따라 도서의 납본제도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정당한 보상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납본제도가 자료의 보존을 위

한 국가적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때, 그 

법적 성격은 어떠한지, 납본에 따른 ‘정당한 보

상’의 의미와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납본제도의 합헌성과 국가 도서관 등이 

납본을 거부한 경우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

로 납본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납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그 동안 납본에 관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

고 있는데 도서의 납본과 정당한 보상의 법적 

성격과 의미에 대하여 깊이 분석한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문헌조사, 부당납본 

사례조사, 납본 관련 판례분석을 통해 도서의 

납본제도의 법적 성격,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범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

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납본제도의 의의에 대하여 우선 살펴

보고, 도서의 납본과 보상에 대한 주요 국가의 

사례를 고찰해 본다. 특히 정당한 보상 여부가 

문제가 되는 도서의 납본과 관련한 우리나라 

납본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본다. 그리고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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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납본과 보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회도

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 납본 현황과 과

다청구, 부당청구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납본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납본

제도에 대한 합헌성 검토, 납본 거부에 대한 행

정소송의 대상적격 여부 및 정당한 보상에 대

한 법적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검토와 평가에 기초하여 도서

의 납본과 보상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납본제도의 법적 성격, 정당한 

보상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납본에 대한 정당

한 보상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

도록 하고자 한다.

 

1.3 선행연구

2000년 이후 국내 납본에 관한 주요 연구들

을 보면, 크게 납본제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연구한 논문들과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포괄적으로 납본제도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

들은 윤희윤(2003), 노영희(2009), 오선영․정

연경(2012), 윤희윤(2014) 등이 있다. 윤희윤

(2003)은 국내외 납본법령을 분석하여 국내 납

본제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쟁점을 분석하여 

법제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장서를 망라적

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 납본제도의 개선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노영희(2009)의 경우 

국내외 도서관 납본법에서 납본보상 여부, 미

납본에 대한 제재조치, 과태로 징수절차 등을 

분석하여 국가도서관의 납본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선영․정연경(2012)

은 출판사들의 납본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조사하여 납본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안하고 있다. 윤희윤(2014)은 납본에 근거한 국

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 정책과 현황을 분석

하고 납본수집해야 할 대상자료의 모집단을 추

계하여 납본법 제정과 납본규정 개발 및 보완 

등을 중심으로 납본수집력 강화방안을 제안하

였다.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관한 논문들은 윤희윤

(2002), 서혜란(2003), 한혜영(2003), 곽승진 외 

(2008), 최재황 외(2009), 곽승진 외(2013) 등

이 있다. 윤희윤(2002)은 국내외 전자출판물의 

납본제도를 납본법령의 체계, 대상자료, 납본 

부수와 시기, 보상과 제재 조치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서혜란(2003)은 주요 국가의 디지

털자료 납본제도 및 최근 동향 조사를 통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국가문헌의 망라적 수집과 보

존을 위하여 국가도서관이 디지털자료까지 납

본을 확대하는 법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

고 있다. 한혜영(2003)은 전자출판물에 대한 국

내외 납본제도 및 시스템을 분석하여 국내 전자

출판물 온라인 납본시스템 모델을 제안하였다. 

곽승진 외(2008)는 주요국의 디지털자료의 납

본현황을 조사하고 저작권 관련 단체의 디지

털납본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여 디지털자료 납

본에 대한 보상방안을 제안하였다. 최재황 외

(2009)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과 납본요

소를 파악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곽

승진 외(2013)는 디지털자료 유통기관의 현황

조사, 디지털자료 납본 이해당사자와 면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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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관한 14개의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였다. 

국외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등은 무보상주

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납본과 보상에 관련

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납본을 활성화시키고, 전자출판물까

지 납본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장서를 망라

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국가도서관의 납본율

을 올리기 위한 방안에 관한 논문들이 주로 발

표되었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납본의 

법적 성격과 납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다. 최근 윤희윤 연구(윤희

윤 2014)에서 납본관련 법령에서 납본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고시

로 제정해야 한다고 적시한 바 있어 본 연구가 

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도서의 납본과 보상제도

2.1 납본제도의 의미와 연혁

도서의 납본과 보상제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납본제도의 의미와 연혁을 살펴보겠다.

납본의 정의를 살펴보면, 문헌정보학용어사

전에서는 “납본"이라 함은 “신간도서를 발행

하였을 때 또는 판권을 얻으려 할 때 법에 의하

여 규정된 관청이나 도서관에 도서를 제출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10). 또

한 ｢도서관법｣ 제2조에서는 “납본"이라 함은 도

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

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납

본(legal deposit)”이란 상업조직 또는 공공 기

관과 개인이 생산한 모든 형태의 자료를 승인된 

국가 기관에 한 부 또는 여러 부를 제출해야하

는 법적 의무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Lariviere 

2000). 이를 종합하여 보면 납본이란 자료를 생

산한 자가 법에 의하여 규정된 도서관이나 기

관에 해당 자료의 일정 부수를 의무적으로 제

출하는 것을 말한다.

납본제도는 국가에서 출판되는 자료들의 수

집과 보존을 위한 기초적인 수단이며, 국가서

지편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납본제도는 한 

국가의 출판 문화유산을 수집하여 안전하게 보

존함으로써 당대의 이용은 물론 후대에 효율적

으로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다. 납본제도의 중

요성은 출판물의 체계적 수집, 국가서지의 생

산과 배포, 국가출판통계의 작성, 저작권의 보

호, 교환 자료의 확보, 지식문화의 보존과 계승

에 있다(윤희윤 2002; 2003). 이처럼 납본제도

는 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

존하여 당대의 이용은 물론 후대에까지 전달하

여 국가지식문화를 전승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

도이다.

납본제도의 기원을 보면, 1537년 프랑스에서 

프랑수아 1세가 ‘어떤 도서든지 처음에 한부를 

왕립도서관에 납본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

는 몽펠리에 칙령(Ordonnance de Montpellier)

을 공포한 것에서 기원한다(Lariviere 2000). 

납본제도는 16세기 프랑스에서 기원하여 17, 18세

기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윤희윤 2003). 

1990년 Jasion의 조사에 의하면 139개국에서 공

식적인 납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Jasio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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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납본제도는 자료보존과 출판의 특권부

여를 목적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행한 제도

에서 기원하였다. 

2.2 주요국의 도서납본과 보상제도

2.2.1 영국 

영국은 ｢납본도서관법｣에 따라 영국에서 저

작물을 출판하는 자는 영국국립도서관 및 5개

의 지정된 납본도서관에 최선판과 동일한 품질

의 저작물을 1부씩 총 6부를 자기 비용으로 납

본하여야 한다.1) 영국은 기존에 ｢저작권법｣에

서 납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3년 

납본에 관한 별도의 법률인 ｢납본도서관법｣을 

제정하였다. 영국국립도서관에 납본할 출판물

은 납본과(Legal Deposit Office)로 제출하

고, 납본도서관에 납본할 출판물은 납본도서관

에 직접 납본하거나, 에이전시(Agency for the 

Legal Deposit Libraries)로 제출하면 된다(노

영희 2009). 납본기한은 영국국립도서관은 출

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된 납본도서관

은 1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납본에 대하여 무보상주의를 취하고 

있다. 심지어 출판사는 자기 비용으로 납본하

여야 한다. 납본도서관은 출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납본을 요청할 수 있다. 납본도서관은 

출판사가 납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재

판소에 명령이행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출

판사가 납본을 할 수 없거나 기타 이유로 납본

명령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납본명령 대신에 

의무불이행에 따른 배상금 지급명령을 할 수 있

다(박조원, 이재진, 이승선 2009; 대구대학교 산

학협력단 2012).

2.2.2 미국 

미국은 ｢저작권법｣ 제407조에 따라 미국 내

에서 발행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도서를 포

함한 모든 저작물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최선판(Best Edition) 2부를 미국의회도서

관의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 납본하여

야 한다.2) 미국은 ｢저작권법｣ 제407조, 제408조

에서 납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07조는 

납본대상과 납본시기, 불이행시 벌금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08조는 저작권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납본제도를 

포함시킨 배경은 1976년 미국 저작권법은 모든 

저작물에 저작권 표시와 연도, 저작자 성명을 

표기하고 의회도서관 저작권청에 등록해야 완

전하게 보호하는 방식주의를 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주의는 납본제도와 저작권등록제

도의 결합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89년 세

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관리하는 베른협

약(Berne Convention)에 가입하고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무방식주의로 변경하여 현재는 등록이 

저작권 보호의 필수요건이 아니다(노영희 2009;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미국의 경우 납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보

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박조원, 이재진, 이승선 

 1) The National Archives. 2003.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 [online] [cited 2016. 7. 11.]

    <http://www.bl.uk/aboutus/legaldeposit/introduction/;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3/28/contents>

 2)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Related Laws Contained in 

Title 17 of the United States Code. [online] [cited 2016. 7. 11.] 

<http://www.copyright.gov/mandatory/index.html; http://www.copyright.gov/title17/92chap4.html#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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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다만, 제407조 제(d)항에서 납본하지 않

는 경우에 대한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납본

기한 이내에 납본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청장은 

납본의무자에게 납본을 청구할 수 있는데 납본 

청구를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납본하지 않으

면 저작물당 25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납본이 청구된 저작물의 소매가 총액 또

는 소매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도서

관이 해당 저작물을 취득하는데 지출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본 청구를 고의적으로 또는 반복적으

로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250달

러 이하의 벌금과 특정기금 납부 책임에 추가로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2.2.3 독일

독일은 ｢독일국립도서관법｣ 제14조와 제16조

에 따라 유형의 미디어 저작물은 완전하고 무

결한 상태로 2부를 무상으로 납본하고 또한 납

본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납본의무자의 비용으

로 납본하도록 하고 있다.3) ｢독일국립도서관

법｣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가 납본에 관한 규

정인데, 납본의무, 납본의무자, 납본절차, 과태

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저작

물이 배표되거나 공공에게 제공된 후 1주 이내

에 납본되지 않는 경우, 도서관은 경고조치를 

한다. 경고 후 3주가 지나도 납본되지 않을 경

우 도서관은 납본의무자의 부담으로 다른 방법

으로 입수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무상납본이 

부당할 정도로 부담이 큰 경우에는 저작물의 

복제물 생산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한다. 납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적 질서위반으

로 최고 1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박조원, 이재진, 이승선 2009; 대구대학교 산

학협력단 2012).

2.2.4 일본

일본은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5조에 따라 민

간출판물 도서의 경우 해당 출판물 최우량 완전판

(最良版の完全なも) 1부를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4) ｢국립

국회도서관법｣ 제24조부터 제25조의4까지가 납

본에 관한 조항이다. 제25조에서 민간출판물의 

납본과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5조의2에서 

납본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다. 

민간 출판물을 납입한 자에게는 정한 바에 따

라 해당 출판물의 출판 및 납본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

급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납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출판물 소매가격(소매가격이 없는 

때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

액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대구대학교 산학

협력단 2012). 제25조의 납본에 대한 보상금은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납본

하는 출판물의 보상금에 관한 건’(2011년 10월 

 3) Draft Law regarding the Deutsche Nationalbibliothek (DNBG) [online] [cited 2016. 7. 11.] 

<http://www.dnb.de/EN/Wir/Sammelauftrag/sammelauftrag_node.html;http://www.dnb.de/SharedDo

cs/Downloads/EN/DNB/wir/dnbg.pdf?_blob=publicationFile>

 4) 国立国会図書館法. 2012a. 뺷国立国会図書館法(抄)뺸. [online] [cited 2016. 7. 11.]
    <http://www.ndl.go.jp/jp/aboutus/deposit/deposit.html; http://www.ndl.go.jp/jp/aboutus/deposit/pdf/a1

102_deposi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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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근거법령  납본부수 납본기한 납본보상금 과태료

영국

국립도서관
납본도서관법

6부

- 국립도서관 1부

- 납본도서관 5부

국립: 1개월

납본: 12개월
무보상

과태료 없음

(재판소에 명령이행

을 제소, 배상금)

미국

의회도서관
저작권법 2부 3개월 무보상 250달러 이하

독일

국립도서관
독일국가도서관법 2부 1주 이내 무보상

일본국립

국회도서관
국립국회도서관법 1부 30일 이내

40∼60% + 납본에 

필요한 금액
소매가격 5배

<표 1> 주요국의 도서 납본과 보상제도

12일 국립국회도서관고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도서의 경우 소매가격의 40%에서 60%

에 해당 출판물의 납본에 필요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소매가격이 표시가 없거나, 고시의 규

정과 다른 취급을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납본

제도심의회에서 결정한다.5)

2.3 우리나라 도서납본과 보상제도

2.3.1 ｢도서관법｣ 상 납본과 보상제도

｢도서관법｣ 제20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도

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

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같다. 같은 

조 제3항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

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도서 등을 납본

하는 도서관 자료로 규정하고 있고, 납본 대상 

자료의 납본 부수는 2부로 하고 있다. 시행령 

제13조의4는 납본에 따른 보상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도서의 납본과 보상 절차를 정리해보면 <표 2>

와 같다.

2.3.2 ｢국회도서관법｣ 상 납본과 보상제도

｢국회도서관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이

외의 자가 도서 등의 입법정보지원에 필요한 자

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

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

에 납본하여야 하고,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도서관 운

영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제10조와 ‘국회도서관 

납본도서 수집지침’에서 납본의 절차․보상에 

관하여 <표 3>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 国立国会図書館法. 2012b. 뺷国立国会図書館法第二十五条の規定により納入する: 出版物の代償金額に関する件뺸.  
[online] [cited 2016. 7. 11.] 

<http://www.ndl.go.jp/jp/aboutus/laws/; http://www.ndl.go.jp/jp/aboutus/laws/pdf/a41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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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내용 근거

납본 도서 2부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함
법률

시행령

납본서 제출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함 시행령

보상청구서 제출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보상청구서를 제출함 시행령

보상금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도서관자료의 시가(市價)에 납본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함

보상금액 = 시가(市價) × 열람 제공 도서관자료의 부수

∙정가(定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

로 함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과 도서관자료의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그 밖에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인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상금액으로 함

시행령

자료제출 요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함 시행령

이의신청서 제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함
시행령

재결정통지서 등 송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을 다시 정하여 알리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 통지함
시행령

<표 2> ｢도서관법｣ 상 도서의 납본과 보상 절차

절차 내용 근거

납본
입법정보지원에 필요한 도서 2부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도서관에 

납본함
법률

납본명세서 사전 제출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하고자 할 때에는 납본할 자료의 

명세서를 사전에 제출함
규칙

납본여부 심사
국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사한 후 그 납본 부수를 줄이거나 납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규칙

보상청구서 제출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한 자가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납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을 청구함
규칙

보상금액
도서관장은 납본한 자료에 대한 보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규칙

납본제외도서

∙복본도서, 재판, 중쇄 도서

∙개정판 중 제목, ISBN만 달리하고 내용 및 출판사가 같은 도서

∙동종의 도서가 출판사를 달리해서 출판되었으나, 페이지 수 및 형태사항이 같은 도서

∙내용은 같고 합본 또는 분책으로 발간된 도서

∙명칭이나 실체가 불명확한 단체가 발행하거나 창작물이 아닌 이미 공개된 자료를 편집하여 

발간한 도서

∙일반적인 도서 판매가격 책정 방식을 고려하여 도서가격이 현저하게 고가인 도서

∙발행연도가 현재를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발간된 도서

지침

납본제외도서 반송
납본수집 담당 부서의 장은 납본제외도서로 결정된 도서를 해당 출판사(납본 대행 기관)에 

반송함
지침

납본 불가 사유서
해당 출판사가 납본불가 사유서를 요청할 경우 납본 불가 사유서를 발급하여 해당 출판사에 

통지함
지침

수취 거부 도서 처리

반송한 도서를 해당 출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수취를 거부하고, 도서를 최초로 

반송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수취 거부 도서를 다른 기관에 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음

지침

<표 3> ｢국회도서관법｣ 상 도서의 납본과 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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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서의 납본과 보상제도 현황과 문제점

2.4.1 운영 현황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최근 3년간 

일반도서 납본과 보상 현황을 보면, <표 4>와 

같다. 국립중앙도서관 3년간 평균 납본자료수

는 150,735부이고, 보상금 평균은 1,085,112천

원이다. 국회도서관 3년간 평균 납본자료수는 

49,844부이고, 보상금 평균은 552,068천원이다. 

실제로 도서 한 권당 보상금을 보면, 우리나

라는 실제로 도서 정가의 50%를 납본보상금으

로 주고 있다. 이는 1963년 ｢도서관법｣ 최초 제

정 당시에 도서의 납본에 대하여 “실비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1964년 국립중앙도서관

이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납본업무를 대행시키

면서 실비보상액을 정가의 50%로 결정하였고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박익순 2009). 

한편 도서관연보나 언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서의 납본에 대한 과다․부당청구 사례를 보

면,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자료심의위원

회에서 도서정가 과다 책정에 따른 납본보상금 

지급 적정성 심의회의를 2013년에는 4회 개최하

였고, 2015년에는 납본보상금 청구액의 적정성

여부를 1회 심의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2014; 

2015). 그리고 국회도서관에서 납본제도를 부당

하게 이용하는 사례는 책을 한권 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내용은 거의 그대로 두고 신문기사만 

조금 덧붙이고 제목만 바꾼 뒤에 ISBN을 새로 

부여해 새 책을 낸 후 납본하는 사례도 있고, 책

값을 300만원으로 표기한 책을 납본하는 사례

도 있다(한겨레 2014). 

2.4.2 문제점

현재의 납본과 보상에 관한 법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도서관법｣이나 ｢국회도서관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에 대한 정의가 없다. 또

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시가

(市價),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대한 명시적인 정

의 규정이 없다. 

둘째,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 규정

된 납본과 보상 관련 규정이 서로 불균형적이고 

일관적이지 않다. ｢도서관법｣에서는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납본대상 및 납본부수가 ｢국회도

기관 연도 자료수(부) 보상금(천원)6)

국립중앙도서관

2013 159,588 1,055,322

2014 140,802 1,120,117

2015 151,815 1,079,902

평균 150,735 1,085,112

국회도서관

2013  47,402  552,004

2014  49,090  552,100

2015  53,040  552,100

평균  49,844  552,068

<표 4> 일반도서 납본과 보상 현황

 6) 2013년 국립중앙도서관 보상금과 2013년부터 2015년 국회도서관 보상금은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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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법｣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도서

관법｣에는 법률상 ‘수정증보판’도 납본하여야 함

이 명시되어 있으나, ｢국회도서관법｣에는 법률상 

‘수정증보판’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국회

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자료에 대한 보

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납본한 날부터 90일 이

내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청구기간을 규

정하고 있으나, ｢도서관법｣에는 납본보상금 청

구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셋째, ｢국회도서관법｣은 법률에서 보상의 원

칙을 선언하고, 규칙과 지침에서 그 절차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의 기준 또는 보상

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 

아래(납본제도의 합헌성 검토)에서 더 살펴

보겠지만, 납본제도가 자료의 보존을 위한 국

가적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때, 납본제

도의 법적 성격은 공공수용에 기초한 재산권 침

해(이하 “공공침해”라 함)에 바탕을 두고 있으

며 그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공침해에 대한 보상은 그 

보상의 내용, 기준, 절차에 관하여 충분한 규정

을 두고 있어야 한다(박균성 1996). 그러나 도

서의 납본에 따른 보상규정은 보상에 관한 원칙

과 절차가 규정되고 있을 뿐, 보상의 내용이나 

기준이 불충분하여 입법적 흠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 법의 흠결을 

해석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입법적인 해결을 하여야 한다(박균성 1996).7) 

따라서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의 납

본 관련 법규에서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범위

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납본

도서의 보상금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납본과 보상에 관한 규정을 일관성 

있고 균형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납본과 보상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3.1 납본제도의 합헌성 검토

납본제도는 도서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상 크게 언론․출

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전검열인지 여부와 재

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

여 헌법재판소에서 납본제도의 위헌성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헌법재판소는 납본제도가 행정

편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8) 당시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

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이라 함)9)에 따른 납

본의무가 문제되었다. 이는 납본제도에 관하여 

 7) 보상금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 실무적으로 법규에 근거하여 해결할 수 있다면, 납본

보상금 청구액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심의만을 하기 위하여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한 도서납본에 대한 보상금으로 1조 또는 1,000조를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사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소송 수행으로 인한 시간과 인력, 비용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8) 헌법재판소 1992.6.26. 선고 90헌바26

 9)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은 2005년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법률 제7369호, 2005.1.27., 전

부개정)로 제명이 변경되었음. 그 후 2008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9098호, 2008.6.5., 

제정)이 제정되었음. 한편 2009년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9785호, 2009.7.31., 전부개정)로 전부개정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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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판결이 난 유일한 사례이다.

당시 청구인인 월간 ‘노동해방문학’의 발행

인은 1990년 2월 2일 공보처장관으로부터 노동

해방문학지를 1989.9호부터 동년 12호까지 납

본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정간법 제24조 제

1항 제4호에 의하여 과태료 금 500,000원을 부

과처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민사지방법

원에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을 하면서 근거

법률인 정간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24조 

제1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위헌

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당하고, 1990년 9월 5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본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문제된 사전검열을 

통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침해 여부와 재산권 

침해 여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첫째, 사전검열을 통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언론․출판

에 대한 검열은 헌법상 금지되고 있다. 헌법 제

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

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언론․출판에 대한 검

열을 금지하고 있다.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

금지는 사전검열금지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세

계의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

향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정간법에 따른 납

본의무는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현재 납본제도와 관련된 법률규정인 ｢도서

관법｣과 ｢국회도서관법｣은 ‘발행일 또는 제작

일부터 30일 이내에’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사

표현이 외부에 공개되기 이전에 사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위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

를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사전검열의 효과를 초

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검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둘째, 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 제

23조는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

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

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

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재산권 보장을 규

정하고 있다. 제23조 제3항은 공공의 필요가 있

는 경우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공용침해로 인한 손실을 보

상해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

판소 결정 당시 정간법상 납본은 공익적 필요

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정

간법상 보상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록 

되어 있고, 보상이 없는 경우에도 2부를 출판하

는 비용은 극히 미미한 손해라고 보아 경제적

인 손실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헌

법재판소는 정당한 보상은 완전한 보상을 하여

야 하고, 납본대상의 가격이나 발행부수에 따

라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본

인의 보상요구를 묵살하거나 억제하거나, 지나

치게 지연하거나, 가액이나 발행 부수에 따라

서 보상을 거절한다면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한 검토를 현행법에 

적용한다면, 납본제도의 공공필요성에 관하여

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관련재산권의 경제적인 

손실을 가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법

은 신청과 관계없이 납본이 있으면 반드시 보상

하도록 하고 있어 재산권의 침해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즉 납본으로 인한 재산권상 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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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손실이 아니라 자유로운 처분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치

는데 이는 공익적 목적과 비교할 때 통상 경미

하고 기대 가능한 범위여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

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또한 납본대상의 가격이나 발행부수에 따라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되고, 본인의 보상요구를 

묵살하거나 억제하거나, 지나치게 지연하거나, 

가액이나 발행 부수에 따라서 보상을 거절한다

면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현행법은 보상을 신청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납본이 이루어지면 ‘보상하여야 한다’

고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도서관이 보상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강화하여 위와 같은 위헌적 

소지는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3.2 납본과 거부행위에 대한 법률적 의미

한 출판사는 ‘샤이니 제이’가 저술하였다는 

‘샤이니 제이의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발

행한 후,10) 2013년 4월 국회도서관에 2권을 납

본하면서 책의 정가가 1,000조원이라는 이유로 

납본보상금으로 1,000조원을 청구하였다. 국회

도서관은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입

수불가로 결정되어, 해당 출판사에게 납본이 

불가하다고 알리면서 이 도서를 송부하였다. 이

에 해당 출판사는 납본부적합도서반송처분의 

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2014년 해

당 출판사 ‘(샤이니 제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

을 발행한 후, 국회도서관에 각 2권씩 총 8권을 

납본하면서 납본보상금으로 2,000조 2억원을 

청구하였다. 국회도서관은 각 도서의 납본이 불

가하다고 알리면서 송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납

본도서반송 및 정당한보상거부처분의 무효․취

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위 2건의 소는 병합

심리 되어 모두 1심에서 각하되었고, 서울고등

법원에의 항소와 대법원에의 상고도 모두 기각

되었다.11) 

납본제도에 관한 위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에게는 납본을 하

여야 할 의무가 발생할 뿐이고 납본을 위한 신청

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국회도

서관법은 제7조 제2항은 도서납본의무를 규정

하고 있을 뿐 도서 등을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

게 자신이 발행 또는 제작한 도서의 납본을 신청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해당 출판사에게 

도서의 납본을 신청할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이 도서의 납본을 받지 않고 반

송하였다고 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납본제도는 법률에 의한 일종의 재산권 

수용에 해당하므로 도서관이 납본을 받지 않기

로 함에 따라 오히려 출판사는 도서 납본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납본이 있는 경우 납본기관은 국회도서

10) 갤럭시파이오니어 블로그

(최종검색일 2016년 7월 11일, http://blog.naver.com/bookgalaxy?Redirect=Log&logNo=10167421828)

11) 서울행정법원 2014.6.13. 선고 2014구합4474, 서울고등법원 2014.2.3. 선고 2014누5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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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법 또는 도서관법에 의하여 반드시 보상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납본제도의 기

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납본은 국가의 행

정편의적 조치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민은 

납본의무를 지고 이에 대응하는 권리는 납본신

청권이 아니라, 납본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

질 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납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검토되어야 한다.

3.3 납본에 따른 정당한 보상에 대한 검토

정당한 보상에 대하여 학설은 완전보상설, 상

당보상설 및 절충설로 나뉘고 있다. 첫째, 완전

보상설은 수용으로 침해된 재산상 손실에 대해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박윤

흔, 정형근 2009; 김동희 2014; 허영 2016). 둘

째, 상당보상설은 침해된 재산권에 대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타당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하면 된다는 것이다(홍정선 2016). 셋째, 절

충설은 수용대상의 유형에 따라 보상을 다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보상의 크기, 보상을 요하는 

행위의 성격에 따라 완전보상을 하거나 상당보

상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권영성 2010; 김철수 

2013; 김남진, 김연태 2015). 우리 헌법은 보상

을 규정한 근거법률의 변화에 따라 보상에 대한 

개념 역시 바뀌어왔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시각

이다. 이러한 변천에도 불구하고 보상기준에 대

한 기본적인 흐름은 완전보상이라는 것이 통상

적인 시각이다(박성규 2007; 박평준 199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23조제3항

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

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

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여기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

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

로서, 재산권의 객체가 갖는 객관적 가치란 그 

물건의 성질에 정통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거래

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매매가능가

격, 즉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헌법 제23조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개별적 

시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거듭, 토지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제 요소를 종

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조정을 거쳐서 객관적

인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

를 기준으로 한 것이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

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12) 즉 정

당한 보상은 원칙적으로는 완전보상을 의미한

다고 보아야 하지만,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시가를 하회할 수 

있는 상당보상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박평준 1998).

정당한 보상을 위한 효율적 보상수준과 시장

가치와의 관계는 학자들마다 다소 상이하다. 완

전한 시장가치 수준이 아닌 그 이하의 보상을 주

장하기도 하고, 완전한 시장가치 수준으로 보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정부가 보상소

송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시장가치 수준이상

12)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바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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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상가격을 산정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최적보상 매커니즘은 시장가치 수준과 독

립적이라는 주장도 있다(박성규 2007). 결국 정

당한 보상의 수준은 결국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

에서 최소한 시장가치 수준의 보상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거래실적 등을 통해 입증

이 필요하다. 이 경우 정당한 금액인 시장가치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본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납본에 대한 보상제도를 두는 목적은 출판비

용을 보전해줌으로써 자발적 납본을 유인하는

데 있다. 소수의 출판물을 고가로 출판하였을 

경우 납본자의 출판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납본부수만큼 판매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보상해주는 것이다(윤희윤 2002). 따라서 납본

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은 국가지식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보상

으로 출판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4. 납본과 보상제도의 개선 방안

4.1 납본과 보상 관련 규정 정비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 규정된 납

본 관련 규정을 균형적이고 일관되게 정비해야 

한다. ｢국회도서관법｣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납본 대상자료 및 납본부수는 ｢국회도서관 운

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됨이 타당하다고 생각

된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납본보상금 

청구기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고, ｢국회도서

관법｣에는 법률상 ‘수정증보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국회도서관 납본도서 수집지

침’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도 납

본에 대한 고시 등을 통해서 납본 대상 자료 및 

유형을 상세하게 구분하고, 납본제외도서, 납본

제외도서 반송, 수취 거부 도서 처리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2 정당한 보상에 대한 구체적 법규의 정립과 

처벌 규정

대다수의 국가가 무보상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납본 보상금 

관련규정은 정당한 보상에 대한 정의 및 기준, 

이의신청 및 절차, 부정행위시 제재조치 등에 

관하여 보다 세밀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정당한 보상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市

價), 통상적 거래가격 등의 용어를 정의할 필요

가 있다. 우선 시가(市價)는 ‘시장가치를 기준’

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적 거래가격이란 

‘당해 도서등 자료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

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을 명

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13) 

1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제2조 제6호 참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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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국회도서관에 대한 2건의 소에서 

해당 출판사는 샤이니 제이의 도서 납본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각 1,000조와 2,000조 2억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회도서관의 

납본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부인하여 소를 각하

하였기 때문에 더 나아가 정당한 보상 청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납

본거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납본 후 보상금의 

과소에 대하여 다툰 것이라면 어떠한 판단을 내

렸을 것인가? 위의 정당한 보상에 관하여 검토

한 바와 같이 납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시가

는 인터넷에서 거래되고 있는 1만원을 조금 넘

는 가격이 적정선이 될 것이다.14) 

둘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현재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

은 경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유가 있는 경우 보상금액을 다시 정하여 알리

고, 이유가 없는 경우 이유 없음을 알리도록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필요한 

경우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액 결

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보상의 금액은 

시장가격에 의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하

기 때문에 달리 청구권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

을 것이다. 다만, 책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다

투는 경우에는 청구권자 측에서 관련 자료를 통

하여 입증하고 이를 통해 이의가 이유 있는 때

에는 액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

다. 이와 같은 ｢도서관법｣ 및 시행령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국회도서관법｣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법적 미비상

태라고 파악되므로, 납본의 보상 및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위와 같은 과다청구 사례 이외에, 보상

을 받은 후 같은 내용의 책을 제목만 바꾸어 

ISBN(국제 표준 도서 번호)을 새로 부여받아 

고가의 정가를 표기하여 다시 보상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음을 고려할 때 보상금 수령과 관련

하여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규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계 등

에 의한 납본 및 그 보상 청구에 대하여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도입도 검

토해 볼 만하다.15)

5. 결 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영국, 독일은 

도서의 납본에 대한 무보상주의를 채택하고 있

14) 해당 출판사에서 “샤이니 제이의 다르지만 똑같은 책”이란 부제가 붙은 책들이 예스24나 교보문고 인터넷 등 

인터넷 서점에서 12,600원~14,000원 등으로 판매가가 나와 있다. [online] [cited 2016. 7. 11.] 

<http://www.yes24.com/searchcorner/Search?keywordAd=&keyword=&domain=ALL&qdomain=%

C0%FC%C3%BC&query=%BB%FE%C0%CC%B4%CF+%C1%A6%C0%CC>

1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3961호, 2016.2.3., 타법개정) 제23조 및 제27조의3 참조.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

하게 하는 행위

제27조의3(벌칙) 제23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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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국, 일본은 소매가격의 40~60%와 납본

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본보상금

으로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서관법｣

과 ｢국회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의 

납본과 보상제도는 재산권의 처분의 자유를 제

한한 규정이다. 즉 본인의 의사여하에 불구하

고 도서관자료 또는 입법자료 2부를 납본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한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납본제도는 국내 출판자료의 체계적

인 수집관리를 통하여 국가문헌자료의 망라적

으로 관리하고 다양하고 신속한 지식정보 제공

의 기반을 마련함을 물론 국회의원의 입법지원

을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그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납본제도는 우리 민족이 창조한 문화유산을 보

존하여 후세에 전달함으로써 문화국가의 목적

을 이룩하는 수단으로서 공익적 필요성이 상당

하다. 이러한 공익적 필요성에 반해, 도서의 납

본을 통해 침해되는 재산적 이익은 수많이 출

판되는 자료 가운데 2부에 불과하므로 그 침해

성이 상당히 작다고 할 수 있다. 도서의 납본자

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본자의 재산권상의 경제적인 손실

을 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납본으

로 인하여 도서관자료 또는 입법자료 자체의 

발행이나 판매 등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납본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다

고 볼 수 없다.

한편 납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

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

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객체가 갖는 객관적 

가치란 그 물건의 성질에 정통한 사람들의 자

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

인 매매가능가격, 즉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결국 정당한 보상의 수준은 

결국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최소한 시장

가치 수준의 보상’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도서의 납본과 보상제도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제안한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 규정

된 납본 관련 규정을 균형적이고 일관되게 정비

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은 납

본에 대한 고시 등을 통해서 납본 대상 자료 및 

유형을 상세하게 구분하고, 납본제외도서, 납본

제외도서 반송, 수취 거부 도서 처리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납본되는 도서관 자료 또는 입법자료

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규정을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납본에 따른 보상은 시장가치에 

의한 보상이어야 하므로, 이를 해당 법령에 명

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경우 정당한 금액인 

시장가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본자가 부담하

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즉 보상금액, 즉 정당한 

보상과 관련한 시장가치는 납본자가 입증하여

야 하므로, 납본자로 하여금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부정한 납본 및 그 보상 청구에 대하여

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도서의 납본과 보상에 대

한 검토들이 향후 납본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

련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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